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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대중교통과 담 당 자 ∙과장 김동준, 사무관 김종욱, 주무관 안승현

∙☎ (044) 201-3823, 3832, 3827

국토교통부
교통정책조정과 담 당 자 ∙과장 강주엽, 서기관 나민희

∙☎ (044) 201-3804, 3792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

버스대책, 국민안전‧투명성 높이고 국민 부담 최소화할 것

□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일자리 함께

하기 사업(고용노동부), 고용장려금(경기道) 등을 지원하고, 버스 요금

인상시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도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.

□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 

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
ㅇ 앞으로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소요 뿐만 아니라,

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.

ㅇ 다만, 일각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

주장은 광역버스 이외에 일반 시내버스까지 모두 포함하여 추산*한

것으로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릅니다.

* 준공영제 미시행 10개 지자체의 버스대수(일반+광역) 약 2만 4천대(A)

全 지자체의 일반광역버스는 약 2,500대(A의 약 1/10)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종욱 사무관(☎ 044-201-38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